
<보도내용>

□ 2026.4.5.(일) 뉴시스는 ｢‘국민 70%에 최대 60만원’ 중 지방비 1.3조...지자체 
부담↑｣ 기사에서 “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... 국고보조율은 
90%(서울 75%)로 조정됐고, ... 이번 정부안에서 또다시 80%로 낮아진 것”, 
“매번 국고 보조율을 서울과 나머지 지자체로만 구분해 차등화할 뿐, 각 
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.”고 
보도하였습니다. 

<정부 입장>

□ 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보조율을 결정함에 있어, 
지방정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. 

 ㅇ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보강이 추경에 따른 지방의 대응지방비보다 훨씬 
큰 폭으로 이루어지므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입니다.

□ 향후 집행 과정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
부처 및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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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지방정부 재정여건 등을 
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

보조율을 결정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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